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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EC 현안 보고서 

KIPEC 현안 보고서는 워싱턴 D.C.에서 논의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다루는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시리즈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요약] 최근 전기차 세액공제의 종료와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223건의 일괄 취소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제 기반과 재정 집행 기능이 약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IRA를 

“비효율적 보조금 제도”로 규정하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을 통해 소비자·기업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자원 자립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은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반면, 원자력·핵심광물 등 기저부하 자원 

중심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IRS의 착공 기준 강화와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완화로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 및 투자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세제 혜택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한·미 FTA와 주정부 인센티브를 활용한 새로운 통상·산업 협력 전략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 배경  

 

2022 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 법으로, 총 4,370 억 달러의 재정지출 중 약 3,690 억 달러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배정되었다.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청정 제조, 주택 효율화 등 전방위 

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및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2050 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시행기간(2022~2024 년) 동안 에너지부의 융자 프로그램을 약 

1,000 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본격화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올해 1 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IRA 를 “비효율적 보조금 제도”로 규정하며 보조금 의존 

산업정책의 정상화와 에너지 안보와 자원 자립 강화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입법과 행정 

전반에서 보조금 축소와 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한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2. 입법적 변화 : OBBBA 에 의한 IRA 세제 기반 해체 

 

IRA 축소 이후 미국 청정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전환 

https://www.energy.gov/lpo/inflation-reduction-act-2022
https://kocham.org/wp-content/uploads/2022/10/%EC%82%B0%EC%97%85%EA%B2%BD%EC%A0%9C_202209_%ED%8A%B9%EC%A7%91.pdf
https://rmi.org/trillion-dollar-win-clean-energy-investment-benefits-growth-and-jobs-in-all-states/
https://rmi.org/trillion-dollar-win-clean-energy-investment-benefits-growth-and-jobs-in-all-stat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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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의회는 2025 년 5 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을 

통과시켜 IRA 의 핵심 세제 조항을 대폭 축소·폐지하였다. 주요 입법 변화는 △소비자 세액공제 폐지, 

△기업 세액공제의 제한·단축·자격 강화, △일부 세제의 선택적 확대 등 세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소비자 측면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25E),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45W)가 2025 년 9 월 30 일부로 일괄 종료되었고, 주거용 청정에너지(§25D)와 에너지 

효율 개선(§25C) 등 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충전소 

설치(§30C), 신축 고효율 주택(§45L), 상업용 고효율 건물(§179D) 공제는 2026 년 6 월을 기한으로 

종료된다. 전기차 크레딧의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율과 소득 상위층에 혜택이 편중이 주요 폐지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기업 측면에서는 청정전력 생산세액공제(§45Y)와 투자세액공제(§48E)의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풍력·태양광은 2027 년 이후 가동되거나 법 통과 후 12 개월 이후 착공하는 프로젝트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청정수소(§45V)는 2028 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종료되고,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는 

풍력 부품에 대한 적용이 2027 년 말 이후 중단, 핵심광물 항목은 2031 년부터 단계적 축소가 

시작된다. 반면 지열·원자력·수력·에너지저장 등 기저부하 자원은 종료 조항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유지된다. 

 

또한해외우려기관(FEOC) 규제가 §45Y, §48E, §45U, §45X 등에 도입·강화되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특정국과 연루된 기업이나 소재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IRA 당시 도입된 임금·견습 요건도 

유지되어 전액 공제를 받기 위한 준수 비용과 증빙 부담이 증가했으며, 공포일로부터 12 개월 이후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착공 기한이 2026 년 7 월초로 앞당겨졌다. 

 

다만 모든 세제가 일괄 축소된 것은 아니다.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45Z)는 2029 년 말까지 

연장되며 수명주기 온실가스(LCA)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탄소격리(§45Q)는 EOR(증진석유회수) 

사용분에 대해 지질격리와 동일한 단가로 조정되었고, §45X 내에는 제강용 석탄(금속탄)에 대한 2.5%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외적 지원이 유지된다. 

 

정치권 내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축소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이자 산업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비판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최소 21 명의 

하원의원이 지역 일자리와 세수 이익을 이유로 일부 IRA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공화당 지역구에도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왔음을 방증한다.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text
https://taxfoundation.org/blog/big-beautiful-bill-green-energy-tax-credit-changes/
https://www.politico.com/news/2025/10/02/doe-cancel-grants-hydrogen-hubs-grid-projects-00591697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4629625002506


3 

 

3. 행정적 변화 : 미 에너지부 프로젝트 중단과 ‘에너지 해방’ 기조 

 

IRA 세제 축소 조치 이후 행정부는 재정 집행과 규제·지침 개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재조정하였다. 

2025 년 10 월 2 일 미 에너지부는 프로젝트 223 건의 일괄 취소를 발표하면서 약 $75.6 억 규모의 

예산 절감을 예고했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은 취소 사유로 프로젝트의 

경제성 및 투자수익 부족을 언급했다. 청정에너지 실증(OCED),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EERE), 

전력망배치(GDO), 제조·공급망(MESC), 에너지 고등 연구 계획국(ARPA -E), 화석에너지(FE) 등 다수 

부서의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았으며, 대표 사례로 캘리포니아 ARCHES 수소 허브($12 억), 태평양 

북서부 허브($10 억), 전력망 복원(GRIP) 보조금 26 건 등이 포함되었다. 에너지부는 취소 대상의 

26%가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승인된 사업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으며, 발표 시점은 정부 

셧다운 첫날이었다. 같은 날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를 “청정에너지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파괴 행위”라 비판했다. 이후 며칠간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업무중지 통보와 내부 

인력감축(RIF) 조치가 이어지면서 현장 혼선이 확대되었다. 

 

세제 집행 측면에서는 재무부·IRS 의 지침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2025 년 8 월 15 일자 IRS 

지침(2025-42)로, ‘착공’ 인정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였던 5% 비용 지출을 요건으로 한 이른바 ‘5% 

세이프하버(Safe Harbor)’ 가 폐지되고, ‘실질적 물리적 공사(physical work of a significant 

nature)’ 만이 유일한 기준으로 남았다. 이는 금융종결 이전에 자재를 미리 구매해 착공을 인정받던 

관행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일정과 투자 위험 분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태양광 업계와 환경단체는 IRS 의 지침 개정이 의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청정에너지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과 부처 명령을 통한 규제 완화·자원 개발 가속도 병행 중이다.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 기조 아래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를 설치해 인허가 단축·생산 확대·운송 효율화 방안을 자문하게 했고, 일련의 

행정명령과 내무부 명령을 통해 다수의 바이든 행정부 규정·명령을 개정·철폐하였다. 주요 내용은 광물 

채굴·정제 규제 완화, 인프라·에너지·자원개발의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FAST -41 절차를 통한 

핵심광물 프로젝트 승인 가속, 연방 토지의 개발 가능 구역 재평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의 핵심을 자국 자원 

개발과 기저부하 전원 확충에서 찾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수요 보조금은 축소하면서도,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는 

병행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네바다 태커 패스(Thacker Pass) 리튬 광산에 대한 기존 $22.6 억 

https://www.energy.gov/articles/energy-department-announces-termination-223-projects-saving-over-75-billion
https://www.cpr.org/2025/10/02/energy-department-colorado-projects-canceled/
https://democrats-naturalresources.house.gov/media/press-releases/ranking-member-huffman-statement-on-trumps-clean-energy-decimation
https://www.irs.gov/pub/irs-drop/n-25-42.pdf
https://www.irs.gov/pub/irs-drop/n-25-42.pdf
https://plus.cq.com/doc/news-8333998?7&searchId=WDVGGS4B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stablishing-the-national-energy-dominance-council/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4629625002506
https://rollcall.com/2025/10/06/ev-and-renewable-companies-brace-for-end-of-tax-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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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5% 지분 투자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원재료 단계부터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4. 시장 변화 : EV·배터리·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재편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환은 곧 시장의 투자·생산 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세액공제 종료로 차량당 최대 $7,500 의 가격 우위가 사라지며 수요가 즉시 위축되었다. 포드 CEO 는 

EV 점유율이 11%에서 6%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GM 은 2025 년 3 분기 실적 공시에서 

정책 변화와 수요 둔화를 반영해 약 $16 억의 손상·정산 비용을 반영했다. 또한 전동화 투자와 생산 

계획을 실수요·수익성 위주로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미국자동차협회(AAA) 의 9 월 조사에 따르면, 향후 3 년 내 전기차 구매 의향은 

16%로, IRA 직후(2023 년 35%)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일부 기업은 리스 조건에 대체 크레딧을 

적용해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의회의 의도를 회피하는 “세제 

허점(loophole) ”이라 비판하며 제도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산업 역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착공 인정 요건이 실질적 물리적 공사로 

단일화되면서 금융종결 이전의 공정 설계와 자재 구입을 통한 착공 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계 

및 컨설팅 분석에 따르면, 연방 지원 축소와 자격 강화가 맞물리며 2030 년까지 태양광 신규 배치 

전망이 최대 55GW(약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의 프로젝트 일괄 취소 여파로 ESS 

및 그리드 보강 사업까지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제조 부문에서는 IRA 의 국산화 유인이 약화되며 

일부 모듈·셀 기업은 오프쇼어링 재검토나 북미 내 합작 구조 재편에 착수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단기 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의존 성장에서 수익성·안정성 

중심의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 전략의 중심축이 기후 대응에서 안보·자원 자립으로 옮겨가며, 

에너지 해방 기조가 산업 구조 재편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전환은 우리나라의 통상 및 산업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RA 기반 세제 인센티브 폐지로 우리 기업이 활용해 온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한·미 통상 

구조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미 FTA 의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북미산 요건에 따른 한국산 

배제 논란을 형식적으로는 해소했지만,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설을 낳았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는 FTA 이행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제기 여부를 산업적·정치적 비용까지 고려해 

https://www.energy.gov/articles/department-energy-restructures-lithium-americas-deal-protect-taxpayers-and-onshore
https://www.batterytechonline.com/market-analysis/trump-administration-clean-energy-policy-1-step-forward-2-steps-back
https://www.eenews.net/articles/bidens-7500-discount-for-evs-is-gone-will-the-industry-wither/#:~:text=The%20Biden%2Dera%20incentive%20is,of%20new%20U.S.%20car%20sales.
https://www.batterytechonline.com/market-analysis/trump-administration-clean-energy-policy-1-step-forward-2-steps-back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10-14/gm-to-take-1-6-billion-charge-on-electric-vehicle-pullback
https://newsroom.aaa.com/2025/06/aaa-ev-survey/
https://www.kiplinger.com/taxes/ev-lease-tax-credit-loophole
https://www.kiplinger.com/taxes/ev-lease-tax-credit-loophole
https://arringto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2619
https://arringto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2619
https://rollcall.com/2025/10/06/ev-and-renewable-companies-brace-for-end-of-tax-credits/
https://www.eia.gov/outlooks/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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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동위원회 및 관련 하위위원회를 활용하여, 세제 변화 이후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주정부 인센티브나 행정지침을 연계하는 ‘보완적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IRA 폐기 이후에도 미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는 주정부 차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는 주(州) 정부 및 지방단체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조지아, 테네시 등 주요 거점 

주를 중심으로 인허가·공공조달·전력망 접근을 연계한 ‘주정부 협력 패키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용하다. 이를 통해 FTA 상 투자보호 규정과 주정부 인센티브를 결합한 실질적 진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결국 IRA 축소로 인해 한·미 세제 협력의 기반은 약화되었지만, 한미 FTA 를 중심으로 한 통상·산업 

협력의 재정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제공백을 통상규범과 산업정책의 

결합으로 보완하고, 연방 및 주정부와의 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산업 생태계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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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matecentral.org/climate-matters/clean-energy-investment-in-every-state
https://www.classiccitynews.com/post/georgia-s-renewable-energy-investment-bonanza
https://www.tn.gov/environment/program-areas/energy/state-energy-office--seo-/programs-projects/programs-and-projects/clean-energy-financing.html

